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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석유제품 유통업자 공개 의무화
산자부, 품질기준 부적합하면 공표 의무화 … 형평성 문제 해소위해?

2006년 4월부터는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신상공표

가 의무화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2월말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공표할 수 있다>고 했

던 것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꿔 공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는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와 위반행위 내

용을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표 여부가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왔다.

신상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공표 

여부가 달라 발생하고 있는 제재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개정 법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정제), 수출입, 판매업자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

분을 받은 뒤 재산을 도피하는 등 고의로 과징금을 체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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